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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설 명 자 료
(’22. 9. 22.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‘23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예산은 ‘22년 본예산 대비 약

40% 증액하였으며,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도 가구당

평균 12.7만원에서 18.5만원으로 상향하여 반영함
(9.22일 노컷뉴스 등 ｢전기, 가스요금은 폭등하는데 에너지복지 예

산은 492억 감소｣ 보도에 대한 설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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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내용

□ 에너지복지 예산이 492억원 삭감됨. 에너지요금 인상 고려해 저소득층

대상 에너지 복지 예산 늘려야 함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

□ 정부는 에너지가격의 상승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바우처 지원 예산을

‘22년 본예산 1,126억원 대비 약 40% 확대(454억원 증액)된 1,580억원을

’23년 예산안에 반영하였으며,

ㅇ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도 ‘22년 본예산 기준 12.7만원

에서 ’23년 18.5만원으로 확대하여 반영하였음

   * 하절기바우처 : 0.9만원 → 4만원 / 동절기바우처 : 11.8만원→ 14.5만원

ㅇ 또한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도 지원 예산을 ‘22년 869억원

에서 ’23년 910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4.7% 확대하여 ‘23년 예산안에

반영하였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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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다만, 등유바우처와 연탄쿠폰의 경우, 보일러 교체, 도시가스 및

LPG배관망 지원 등 연료전환 지원을 통해 지원대상이 자연적으로

감소하는 것을 고려하여 ‘23년 예산안을 마련함에 따라 외형상
‘23년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,

ㅇ ‘22년 5월 추경에서, ’22년에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
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

까지 확대하였는데, ‘23년 예산안에는 ’22년 추경에 한시적으로

확대되었던 지원대상이 반영되지 않아 ‘22년 추경 예산(2,034억원)

대비 ’23년 예산안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게 됨

□ 정부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에너지 이용에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
에너지가격의 변동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, 필요한 경우에는

ㅇ 국회,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여 예산 증액, 추경 편성 등 에너지
취약계층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

※ 문의 : 자원안보정책과 김호성 과장(044-203-5240)

이동진 주무관(044-203-5252)


